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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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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회고적 투표 모델을 활용하여, 경제 요인, 중앙정치 요인, 부패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패널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임의 효과 로짓

(logit)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중앙정치 관련 요인에 대한 가설만이 채택되고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황보다는 중앙정치 상황에 유의미하게 

반응한 결과로 추측된다.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는 중앙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이지 지방자치장의 성과를 판

단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가 아직 온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제어: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선, 경제, 부패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Ferraz and Finan, 2008).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Dahl, 1971; Myerson, 1993).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요인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관련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

면이 큰 것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금종예, 임현정, 2019). 중앙정부 역시 2010년대 후반

의 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학계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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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는‘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 분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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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등 중앙정치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지방

선거에 대해 새롭게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 1995년 지방선거가 재도입되고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종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역 경제 상황, 자치단

체장의 부패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지가 본 연

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 요인

으로 여겨져 왔던 요인들과 부패, 선거 시기와 같은 새로운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

방선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는 연구이다. 고전적인 회고적 투표 모델, 경제

투표 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제적 요인, 한국의 지방선거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던 중앙정치 요인과 함께,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선거 시기,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부패 수준

을 재선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확인하고자 한다. 

지방선거에서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요인으로 부패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

성이 있다. 또한, 지방선거의 시기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 차이가 있다. 다만 주요 독립변수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부패점수 자료가 2017년까지만 존재

하여, 연구 대상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통

해 만들어진 자료로 한정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설 도출

정치인/행정가에게 있어 재선은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려는 강력한 동기 부여 요인이다

(Balaguer-Coll et al., 2015; Bggild, 2016; Klein, 2010). 유권자는 재선을 결정하는 권한을 통해 현

직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ry and Howell, 2007; De Vries and Solaz, 2017; Key, 

1966). 따라서, 재선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보통 회고적 투표 모델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유권자가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현직자의 성과에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이 결정된다고 전제한다(Healy and Malhotra, 2013). 

을 추진하였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도 2023년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을 발표하고, 교육, 복지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2013년 한국행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83.8%, 시장, 군수, 구청장의 86.1%, 지방의원의 71%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다(안광현, 2014). 정치인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새정치연합 시절에 이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25849.html (한겨레신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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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적 투표 모델에 입각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부패, 스캔들과 같은 

기타 요인이 정치인/행정가의 재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경

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회고적 투표 모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Balaguer-Coll et al., 

2015; Castro and Martins, 2013; Erikson, 1990; Fair, 1978; Fiorina, 1981; Holbrook, 1991; Kramer, 

1971; Svoboda, 1995; Tufte, 1978). 

이러한 연구는 선거 시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선거에서 현직자를 평가하는 핵심 요인이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경제투표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의 재정 또는 국가 경제 상황

을 투표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한다(Kiewiet, 1983; Svoboda, 1995). 유권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나 국가(혹은 지역)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현직자를 지지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현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경제, 재정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한국 지방선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성과나, 지역 경제 전반의 

상황은 단체장의 재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을 독

립변수로 한 지방자치단체장 재선 결정 요인 연구는 재정 성과와 재선과의 통계적 관계를 입증하

지 못하였다(배인명, 2015). 지역경제 평가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연구들도 재선 혹은 재선 득표

율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이곤수·김영종, 2010; 장승진, 2019). 선행연구 중에서는 김다경 

외(2015)의 연구 정도가 재정건전성, 지역경제 관련 예산지출 등의 변수가 재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김다경 외, 2015). 

이는 미국의 유사 연구가 중앙정치 변수 못지않게, 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한 경우

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Carsey & Wright, 1998; Atkinson & Partin, 1995). 한국 지방선거는 정당, 

지역 요인이 너무 압도적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성과나 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배인명, 2015). 오히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방

자치단체장 재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김애진, 박정수, 2016; 박지영, 조

정래, 2019). 이는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실증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라고 하겠

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 지방선거 관련 연구에서 경제투표 이론을 실증하는 것은 어

려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설 1: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을 재선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가설을 설정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모든 현직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현직 단체

장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최대 임기인 제한인 3선 임기 중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

치단체장은 연속해서 세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반면, 현직 단체장에 앞서 3번 당선된 전직 단체

장은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3) 두 번째로, 일부 자치단체장은 경선 단계에서 탈락하기도 

3)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해서 세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반면, 현직 단체장에 앞서 3번 당선

된 전직 단체장은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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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 번째로, 개인 사정(건강, 정계은퇴, 범죄, 다른 공직에의 욕구)으로 불출마하는 경우도 있

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같은 정당의 후보에 관한 투표 결

정에 반영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현직자가 재출마하지 않을 때는 현직자와 같은 정당 후보의 

당선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을 수행한다. 

가설 1-2: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현직자와 같은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중앙정부 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Ebeid and Rodden, 

2006; Stein, 1990). 미국에서는 보통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권자

들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시행되는 주지사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Shugart, 1995; 

Ebeid and Rodden, 2006).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 체제인 한국에서는 중앙정치 관련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크다. 한국에서도 정당, 대통령 지지

율 등 중앙정치 관련 요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많다(이곤수·김영종, 

2010; Song, 2009; 강신구; 2014, 김다경 외, 2015; 배인명, 2015; 신헌기, 허석재, 2015; 이현우, 

2015; 박지영, 조정래, 2019). 단체장 재선이 아닌 신뢰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단체장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습을 보인다(윤재원·정광호, 2022).

지방정치와 무관한 국가적 사건들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회 한국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거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고 선거에 영

향을 미쳤다(신현기·허석재, 2015). 이 외에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정책이 선

거의 중심에 있었다.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유권자가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는 미국과 북한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 북 정상회담 덕분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던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행연구 중 하나에 따르면 대북

정책 평가가 현직 투표 여부와 연관이 있었다(장승진, 2019).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 지방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 대통

령 지지율, 중앙정치적 대사건과 같은 중앙정치 요인을 꼽고 있다. 앞서 확인한 중앙정부의 특별

교부세가 단체장 재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한국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가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이다.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것

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지만, 후보자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등의 요인이 독립적인 변수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황아란, 2013; 금종

예·임현정, 2019; 윤재원·정광호, 2022). 

중앙정치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선거 시기이다. 한국

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 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따라 결과의 차

이가 크다.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는 선거 시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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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후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로 야당에 유리하게 작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제8대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 취임 3주 후에 시행되었는데, 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새로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따라서, 중앙정치 요인의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기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치 관련 변수의 재선에의 영향력을 선거 시기에 따라 달리 보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 후에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시기가 당시 여당인 한

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 후에 있었던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선거 시기가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2: 한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임기 2년 이내(2014년 지방선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집권 여당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2-2: 한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임기 2년 이후(2010년 지방선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

다면 야당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패 변수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부패와 선거 경쟁 또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군의 정치학자들은 본 연구와는 반대로 선거 경쟁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Batzilis, 2019; Damania and Yalcn, 2008; Golden and Chang, 2001; 

Nyblade and Reed, 2008). 실증분석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선거가 정치인에게 정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좋은 기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Batzilis, 2019). Lee and Bae(2022) 의 연구

는 한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경쟁의 결과인 정치권력 이동이 부패 정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논문의 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Lee and Bae, 2022). 

다른 선행연구들은 "유권자들은 정말 스스로 부패했거나 주위 사람들의 부패를 줄이지 못하는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Chang, Golden and Hill, 2010; De Vries와 

Solaz, 2017; Fackler와 Lin, 1995; Fernndez-Vzquez, Barber, Rivero, 2016; Ferraz와 Finan, 2008; 

Krause와 Mndez, 2009; Peters와 Welch, 1980; Reed, 1996; Rodrguez와 Fernndez-Vzquez, 2011; 

Rundquist, Strom and Peters, 1977; Vivyan, Wagner and Tarlov, 2012; Welch and Hibbing, 1997).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De Vries와 Solaz, 2017). 

일부 연구는 유권자가 정치인과 주위 사람들의 부패를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Fackler, Wagner and Tarlov, 2012), 사례연구에 따르면 부패와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가 재선되는 

경우도 있다(De Vries and Solaz, 2017). 한국의 관련 연구 중에서는 지방정부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있다(윤재원·정광호, 

2022). 따라서 유권자가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현직자를 심판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문제는 도전자들이 현직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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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도구이다. 현직과 달리 도전자들은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는 반면, 현직은 해당 도시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liss and Di Tella, 1997; Lee and Bae, 

2022). 따라서 도전자들은 현직에 비해 자신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므로 지방선거에서 부

정부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패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

는 현직자의 재선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설 3: 한국 유권자들은 부패했다고 인식되는 현직 자치단체장을 재선시킬 가능성이 작다.

가설 3-2: 한국 유권자들은 현직자가 부패했다고 인식되는 경우, 현직자와 같은 당 후보를 재선시킬 가능성이 작다.

Ⅲ. 연구설계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 선거 시기를 포함한 중앙정치 요인, 부패 요인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의 재선 또는 현직 지자체장과 같은 당 후보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종속변수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선되는지,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지역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 여부이다. 종속변수는 더미 변수로, 1은 현직 또는 지역 여당 후보의 당선을 의미하고 0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종속변수의 데이터는 제5회(2010년) 및 제6회(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서 추출

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경제 요인, 중앙정치 요인, 부패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경제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1인당 GRDP 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절대 성과 모델과 성과변화 모델을 나누어 활용하였다. 절대 성과 모델에

는 4년간의 1인당 GRDP 평균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단체장 임기 첫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1인당 

GRDP의 변화율은 성과변화 모델에서 활용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연도의 GRDP가 측정되지 

않았다.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인천, 충청남도의 도시는 2009년부터 GRDP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해당 도시들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의 평균 GRDP 데이터를 2009년의 GRDP로 대체하

고, 변화율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또는 지역 여당 후보가 전국 차원에서 여

당 소속인지 여부인지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현직 또는 현직 지자체장과 같은 당 후보가 전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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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야당 소속일 경우 0으로 코딩한다. 2010년과 2014년 모두 민주당이 제1야당이었으므로 민

주당 현역(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현직이었던 시도의 민주당 후보)은 0으로 설정하였다. 2014

년에는 새누리당이 전국 차원에서 여당이었으므로 새누리당 현역(또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현직이었던 시도의 새누리당 후보)은 1로 설정한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전국 여당이었던 한나라

당 현역은 -1로 설정하였다. 한나라당 현직에 1이 아닌 -1을 부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이 대통령 임기 중간 연도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선거는 집권 여

당에 불리한 선거이다. 게다가 2009년 과거 민주당계 정당 소속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당시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했고, 실제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

좌했던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다.

마지막으로 부패 관련 변수는, Lee and Bae(2022)의 연구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에서 발

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지수(anti-corruption index)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국민권익위원

회는 해당 기관을 고객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각 정부 기관의 청렴도지수를 산출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8). 이 지수는 내부청렴지수

와 외부청렴지수로 나뉘는데, 외부청렴지수는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

해 수집한 것이고, 내부청렴지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이 두 지수는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의 청렴도지수를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지수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두 지수의 합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사건 건수를 

빼서 전체 청렴도지수를 추정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에 지방자치

단체의 외부청렴도를 처음 발표했으며, 다른 지수는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종래의 한국 지자체 부패를 다룬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에서 청렴도지수를 빼는 방식으로 부패

지수를 산출하였다(장석준, 2010; 조정래 외, 2014; Lee and Bae, 2022). 청렴도지수가 높으면 부패

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부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and Bae, 2022).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수 공표가 정부 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

년부터 구체적인 청렴도지수 공표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청렴도지수 자료는 2017년 치까지만 존재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8). 

부패 관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측정된 226개 한국 지자체

에 대한 패널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4) 이 기간에는 제5회(2010년)와 제6회(2014년) 두 차례의 지

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종속변수를 민선 5기와 민선 6기 지방선거 결과로 측정했

다. 외부 부패지수는 유권자들이 해당 지자체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므

로 다른 지수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에서는 4년간의 외부 부패지수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낮

은 성적 자체를 용인할 수도 있다. 현재의 절대적인 성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 단체장의 

4) 부패 관련 자료는 2018년부터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표시되어, 지자체 간 구체적인 차이가 불분명하게 제

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까지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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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과 비교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높은 부패지

수 자체는 용인할 수 있지만, 부패지수가 4년 전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실증분석 모형, 즉 i) 절대성과 모형(독립변수: 4년 임기 평균 외부 부패지수)과 ii) 성

과변화 모형(독립변수: 4년 임기 외부부패지수 변화율)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ee and Bae(2022)의 연구가 지적했듯이 일부 도시에는 2011년 또는 2012년에 대한 부패지수 

데이터가 없다. 당시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지수 측정을 생

략했다. 2011년 또는 2012년에 부패지수가 측정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3년간의 부패지수 평

균을 추정하였다. 2011년(2010년 7월~2011년 6월)에서 2014년까지의 부패지수 변화율은 2011년 

부패지수가 측정되지 않은 도시의 2012년(2011년 7월~2012년 6월)에서 2014년까지의 부패지수 

변화율로 대체한다.

3. 통제변수

한국에서는 지역주의 역시 지방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다. 영남과 호남 등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경상도에서는 보수 정당이 유리

한 반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실질적인 단체장 선거로 기능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정치적 변수 중에서는 중앙정치 요인과 더불

어 지역주의 변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현기·허석재, 2015; 김애진·

박정수, 2016). 

따라서 한국에서 선거 관련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요인은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변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해당 도시가 경상도 또는 전라도

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속하는 도시는 1, 그 외의 도에 속하는 도

시는 0으로 하였는데, 이 변수는 개발독재 시기 이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특정 정당이 지속적으

로 집권해 왔기 때문에 시간 불변변수이다(강원택, 2011; 김만흠, 1991).

4. 방법론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된 불균형 패널 데이

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유사한 데이터 셋을 분석한 Lee and Bae(2022)의 연구는 고정 효

과모형(FEM)을 통해 시간 불변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했다. 고정 효과모형(FEM)은 시간에 따른 개

인별 절댓값을 고정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결정 요인을 모두 제거한다는 단점이 

있다(Hsiao, 2003; Kennedy, 2008). 실증분석을 위해 FEM을 사용할 경우, 지역주의가 현직의 재선

이나 지역 여당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EM을 사용하지 않

는다.

임의 효과모형(REM)은 FEM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M은 오차 기간에 대해 개인별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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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작위라고 가정한다(Hsiao, 2003). FEM은 데이터에서 개인 간 차이를 모두 제거하지만, REM

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Greene, 2012). 따라서, 임의 효과 모형을 활용하되, 이 연구는 종속변수가 

이항이기 때문에 임의 효과 로짓(logit) 모형을 사용한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Obs.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종속변수

재선* 327 0.716 0.452 0 1

현직과 같은 당 단체장 승리** 100 0.460 0.501 0 1

독립변수

경제 요인

 1인당 실질
GRDP***(평균)

427 24.336 22.758 6.173 339.266

 1인당 실질
GRDP (변화율)

427 8.043 12.299 -43.202 47.446

중앙정치 요인
 현직이 국가 

차원 여당 소속
427 -0.035 0.726 -1 1

부패 요인
부패(평균) 427 1.846 0.372 1.127 2.923

부패(변화율, %) 427 26.765 52.634 -65.963 152.857

제어변수

지역주의 영역 427 0.520 0.500 0 1

*** 현직자가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 현직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 단위 백만 원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표본 수는 총 

452개로, 선거 관련 데이터 셋 2개 *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단, 현직 단체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실증분석 모델을 달리 설계했기 때문에, 재선 및 지역 여당 당선 표본 수는 각각 340개와 112

개이다.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5명의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여 103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제6회 지

방선거에는 175명의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여 133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

부 도시는 2008년까지 GRDP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GRDP의 표본 수는 335개이다. 

변화율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증가한 한편 일부 지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시(충청북도 괴산군, 2009년 기준)는 단체장 임기 첫해에 비해 1인당 GRDP가 85.113% 증가하였

지만, 다른 도시(경기도 과천시, 2013년 기준)는 단체장 임기 첫해에 비해 1인당 GRDP가 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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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 지자체(부산광역시 금정구, 2010년 6월)는 2008년 지수

에 비해 부패지수가 65.963% 감소했지만, 다른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2014년 6월)는 단체장 임

기 첫해(2010년 7월~2011년 6월)보다 152.857% 증가했다. 

2. 분석 결과

<표 2> 임의 효과 로짓(logit) 모형에 의한 실증 분석 결과

DV: 재선
DV: 

현직과 같은 당 단체장 승리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1인당 실질 GRDP (평균, 백만 원) -0.001 -0.012

1인당 실질 GRDP (변화율, %) -0.009 0.031

현직이 국가 차원 여당 소속
(2010 한나라당 –1, 

2014 새누리당 1,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0)
0.787** 0.788** 2.014 1.838

부패(평균) -0.790 0.149

부패(변화율, %) -0.004 -0.013

지역주의 영역 0.397 0.383 1.113 1.099

(연도 더미 포함)

상수 2.388* 1.072* -1.092 -0.458

관측치 327   327   100   100

*p<.05, **p<.01, ***p<.001 (2-테일)

표 2는 임의 효과 로짓(logit)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모델 1과 3은 절대적 성과 모델

이고, 모델 2와 4는 성과변화 모델이다. 모델 1과 2는 현직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이고, 모

델 3과 4는 현직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이다. 모델 3과 4의 경우는 모든 설명변수가 종속변

수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에서 관측치가 작기 때문일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앙정치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모델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국가 차원 여당 소속 여부만이 재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가설 2, 2-2). 다만,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대로, 선거 시기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선거 시기가 야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는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한국 유권자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

제적 성과5)나 단체장의 부패 관련 요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5) 물론 경제희(2015) 의 연구 결과처럼, 객관적 경제지표가 아니라 이념 등이 반영된 유권자의 주관적인 경

제 상황 평가 및 기대가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그렇다면, GRDP 변수로는 

결과변수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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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중앙정부와 (국가 차원에서의) 집권 여당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

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적어도 2014년까지는 한국의 지방선거가 여전히 중앙정치 요인

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함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요인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 요인

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했다. 중앙정치 요인 변수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변수는 

종속변수인 단체장 재선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특별히 독립

변수에 포함시킨 부패 관련 요인도 재선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권자들이 지방정치와 행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

기 때문일 것이다(육동일, 2017). 언론들 역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방정부와 정치보다

는 중앙정부와 정치에 대한 뉴스를 더 많이 부각한다. 그로 인해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재정 성과나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부패 여부에는 선거에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지방선거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도, 한국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종속되

어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많다(강원택, 1999; 강원택, 

2023; 정원칠, 2007; 이곤수·송건섭; 2011; 은종태, 2014; 송건섭, 2015). 그 원인으로는 정당 공천

과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의 예속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현우·이정진, 2019). 

물론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치에 적합한 인물을 택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

율이 최소 25.1%에서 55.6%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있고(이현우·이정진, 2019), 2022년 지방선거

에서는 젊은 유권자일수록 지역 공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양

준호·송건섭, 2022). 그리고 일부 사례연구도 지방선거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김진하, 2010).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도 늦게 시작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은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지방정부를 통합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유럽의 선진 민주주

의 국가들 역시 봉건제에서 연원 한 강력한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에도(江⼾) 막

부시대를 거치며 번(藩) 별 자치가 확립된 일본도 이러한 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반면 한국 역사에

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서기 936년 한반도가 통

일된 이후 고려왕조(918~1392년)는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지방 수령을 임명하고 지방 귀

족 가문을 강제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지방 권력을 통제하려 했다(채웅석, 2003; 정요근, 2017). 고

려시대 중앙정부는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을 임명하였으나, 조선시대(A. D. 1392~1910)는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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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지방관을 임명하였다.

이렇듯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을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는 199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했을 정도였다. 지방자치제

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에야 실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매우 짧으며, 아직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 중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위

탁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정부 세입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온다

(류민정, 2015). 특히 위탁 사업이 많은 복지 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비

율이 90.3%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9.7%에 불

과하다(정홍원, 2019).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을 높이기 어렵다. 앞으로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확보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지방선거도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지역 이슈 중심

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치 요인에 대한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지만,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지

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뿐

만 아니라 선거 시기의 중요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통령 임기 전반부/후반부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 집권 여당(대통령과 같은 당) 후보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하여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고, 단체장과 의회에 권력을 나

눠주는 기관분립형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로부터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로

부터 지방선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존에 많이 논의되던 대안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이다. 우선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만이라도 

중앙정치 영향력에서 독립되어 지역 내의 이슈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를 어렵게 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한 대안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논의되던 대안을 넘어서서 '시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선거제도 개편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6) 현재는 5년 주기인 대통령 선거와 4년 주기인 지방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선거 주기에 따라 구도가 결정되는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6) 지금까지 논의되던 선거제 개편안인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은 모두 '공간'적 요소

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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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의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선거제도를 응용한 새로운 선거제도 안

을 도출하였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4년, 하원의원 선거는 2년, 상원의원 선거는 6년 주기로 

하되 상원은 1/3씩 나눠서 2년마다 하고, 주지사 선거는 4년 주기이되 어떤 주는 대통령 선거와 같

이, 어떤 주는 대통령 선거와 다른 해에 치르고 있는데, 이를 변용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를 섞어서 치르는 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다른 지역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식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단체장을 선

출하고, 파주시와 인접한 고양시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식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에

서는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한다. 반대로 고양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해에는 파주시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시기를 분리하여 단체

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같이 선

출하도록 해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보스'처럼 통제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다.7) 물론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배정과 선거 시기 설정이 매우 정

교하게 이루어질8) 필요가 있고, 5년인 대통령 선거와의 주기도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기초적인 제안 단계인 만큼,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선거 주기에 관한 논의가 더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2년 8회 지방선거의 결과를 분

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부패 자료가 점수로 제시되는 것은 2017년까지이며, 

2018년부터는 등급으로 제시하기에 함께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를 함께 분석하기엔 어려움

이 있었다. GRDP 자료 역시 2024년 현재, 2021년 자료가 최신 자료여서 8회 지방선거 결과는 분

석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7회 선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2년 차라는 시기적 요인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거 직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

승하였고, 8회 선거는 윤석열 정부 취임 3주 차라는 시기적 요인과 정권교체로 인한 민주당 지지

층의 투표 포기로 국민의힘이 압승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의 흐름이 본 연구에서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

으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같이 선출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 지역 당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므로 지방의원 선거 출

마 희망자들을 '보스'처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8) 예를 들어, 이러한 선거구 배정은 광역 단위 권역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경기도/수도권처럼 광

역 단위로 선거구를 나누면 선거 시기에 따라 특정 권역 자체가 한 정당으로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A 지역구(예: 파주)에서 단체장을 뽑으면, 인접한 B 지역구(예: 고양)에서는 국회/지방의원을 선출하

는 식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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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election factors for local government leaders in South Korea

Lee, Moonsoo

Yun, Sungwon

  Using a retrospective voting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national-level politics factors, and corruption factors on the re-election of local government 

leaders. Based on a panel data se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lections, we test the hypotheses 

using a random-effects logit model and find that only the hypothesis regarding national-level 

politics factors is accepted and the remaining hypotheses are rejected.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voters responded more to the national-level political situation than the local 

political situation in local elections. It can be said that for Korean voters, local elections are 

elections to evaluate the central government, not to judg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local election has not yet fully taken root in our society.

Key Words: local elections, local governments, central government, re-election, economy, 

corruption


